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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변화 응의 통합 조정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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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기후변화 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정책을 추진 이나 성과는 미미

한 실정이다. 이런 바탕에는 기후변화에 한 응이 에 지, 교통, 토지이용 등 도시행정 반 으로 필

요한 반면 이를 통합 조정하는 지방정부의 제도는 외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표격인 서울시의 통합 조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 이다. 서울시의 담부서와 담인력은 2007년 이후 신설․보강되었으나 조직 단 가 다소 미

미하고 인력의 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부서의 상은 다른 부서와 수평 이며, 통합 조정 

권한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력 조정기제는 법령상 규정 미흡과 조정부서 불명확 등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법령의 경우 기본법이나 선언  조항 수 이어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

로 기후변화에 한 한 응을 해서는 민간  서울시 련 부서를 통합 조정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법령에 권한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제어：기후변화 응, 신제도주의(역사  제도주의), 통합 조정

ABSTRACT：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for Climate 
Change Policy in terms of New Institutionalis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pite the urgent 
need to prepare for climate change,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weak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The department in charge was established in 2007 but 
examined to be insufficient in size, therefore, understaffed and underqualified. The integration & 
coordination system does not exist in the real life and laws. It has no significant effect in reality. 
In conclusion, measures for complementation of institution and personnel, especiall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and empowerment based on laws are needed to implement the climate change 
policy.
Key Words：climate change policy, new institutionalism,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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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여러 기상이변에 응하

기 한 국제기구 혹은 정부의 노력이 과거보다 

극 이며 제도 으로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

다. 응체계구축, 조직 구성, 응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연구와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1)되고 있다. 

지방정부 한 앙정부에 비해 시민의 실생활

과 좀 더 하게 연 돼 있다는 에서, 는 기

후변화 응에 있어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정책 마련과 응이 필요하다는 에서 요성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응체계와 

성과에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한 유사한 상

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 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통령 산하에 ‘녹색성장

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나, 지방정부의 조직

이나 집행체계를 검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미 마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기존 조직체계로

는 미비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고재경, 2007).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응의 효율 인 통합 조

정제도를 분석하는 것은 요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집행되지 않으면 효

과가 발생하지 않고, 정책의 성과는 집행제도에 

의해 요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기후변화 응과 련한 연

구와 정책들의 성과를 제고하기 해 여러 분야에 

걸친 내용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제도의 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별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의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도에 을 두는 이유는 제도의 

역할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고, 정치․경제  행 자들에게 기회 제공 

 그들의 략을 결정하고, 궁극 으로 정책결과

에 한 행 자들의 향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

이다(정용덕 외, 1999: 18).

2. 연구방법 

기후변화 응의 통합 조정제도를 서울시 심

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경기도를 상으로 한 연구

(고재경, 2007)가 기반이 되었다. 행정제도에 있

어 통합(統合)은 사 으로 ‘조직 내의 여러 하

 체제의 노력을 조직목표 수행에 합하도록 통

일시키는 의식 인 과정(이종수, 2009)’으로, 조정

(調整)은 ‘조직의 각 부서(部署) 는 그 구성원 

각자가 공동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

기 해 행동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하동석, 

2010)’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통합 조정

제도는 담부서를 심으로 여러 부서가 련된 

기후변화 응업무에 한 서울시 차원의 통합  

조정과 련된 제도로, 실제 분석에서는 조직과 

법령 등으로 한정하 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한 질  연구 심으로 설정하 다. 문헌

조사는 과거  재의 서울시 제도, 특별히 정책 

집행 측면의 조직제도, 집행 근거가 되는 법령 체

1) 연합뉴스, 2011.11.28. ‘유엔기후변화 약 총회 남아공서 개막’ 기사 외 다수의 보도를 종합하 다.



서울시 기후변화 응의 통합 조정제도 분석  197

분석대상 연구방법 비고

제

도

담부서(조직) 

 담인력 여부
문헌연구

담부서 상  

통합조정 권한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기후변화 련 

․ 직 부서장

력(통합 조정) 

기제 유무 

심층 인터뷰, 

문헌연구

기후변화 련 

․ 직 부서장

법 ․제도  기반 문헌연구

(참고) 

앙정부․

외국의 제도

문헌연구

환경과 맥락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성과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표 1> 분석 상  연구방법

계 등을 심으로 외국과 앙정부의 사례를 조사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 다. 인터뷰의 경우,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제도의 배경이나 맥락, 

제도 내면에 존재하는 실질  내용을 악하고 분

석하는 데 활용하 다. 

문헌연구에 활용한 자료로는 선행연구, 서울시 

조직개편  평가보고서 등 내부자료, 언론보도, 

인터넷 사이트 조사, C40 총회 회원도시를 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2차 자료) 등을 활용하 다. 

C40 회원도시 자료를 사용한 배경은 세계의 지방

정부  인구가 300만을 넘는 도시로서 규모가 크

고, 다른 도시에 비하여 기후변화에 응하려는 

노력을 우선 으로 보이고 있는 사례가 포함되었

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직개편의 배경  개선안 도출에 필

요한 의견조사는 련 부서의 ․ 직 부서장을 

심층 인터뷰2)하여 그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

다. 과거와 재 시 의 환경 도출과 조직체계 

기술은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인터뷰를 통하

여 보강하 고, 성과에 한 내용은 정책 평가결

과를 토 로 하 다. 개선방안은 복수안을 도출하

여, 각 안에 한 장단 이나 기 효과 혹은 측

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 다. 이를 도

식화하면 <표 1>과 같다.

Ⅱ. 선행연구(이론  배경) 검토와 분석 틀 

1. 신제도주의와 역사  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한 비 에서 출발

했지만 정책연구에서 ‘구제도주의’와 차별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제도를 사회 상을 설명하

기 한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한 제도의 

공식 , 구조  측면과 함께 제도  맥락 속에서 

행 자의 선호, 행  그리고 상호작용 패턴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에 을 두고 있다. 이런 측면

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이기

도 한 것이다(Peters, 1996). 무엇보다 신제도주의

는 제도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려는 궁극 인 목

을 가지고 있다.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  제도주의, 사회학  

제도주의, 합리  선택주의 등 3가지로 나 어진

다(하연섭, 2011). 사회학  제도주의는 사회학 

특히 조직이론에서 출발하 고, 합리  선택주의

는 정치학에서 주로 활용된다. 역사  제도주의는 

‘역사’와 ‘맥락’을 시하여 제도를 역사  산물로 

본다는 , 제도의 형태와 모습에 을 맞추어 

2) 심층 인터뷰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사  구성된 질문을 사용하 으며, 답변은 개인면 을 통하여 순차 으로 진행한 후 종합 으로 정리하여 

기술하 다. 면  상자는 권OO  본부장, 임OO  본부장, 강OO  기획 , 김OO  기획 , 김OO  담당과장, 이OO  담당과장, 

최OO  담당 장, 김OO  총 장 등 8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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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역사  제도주의는 제도 

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역사  과

정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에서 논의한 3가지 

신제도주의 이론  본 연구의 목 에 가장 부합

하는 이론이라고 단된다.

역사  제도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도가 달

라짐에 따라 사회  결과 혹은 정책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 이 있다. 두 번째 특

징은 제도를 역사  산물로 악한다는 것이다. 

특정시 에 형성된 제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계

속해서 향을 미치므로 역사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연섭, 2011: 38). 제도의 역할

로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

약하고, 정치․경제  행 자들의 략 결정과 권

력배분에 향을 미치며, 행 자들의 이익 혹은 

선호 결정에 향을 주어 목 을 구체화하는 것을 

들고 있다(Hall, 1986).   

2. 기후변화 응과 련한 선행연구

기후변화 응과 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지방

정부의 요성과 역할, 집행력 강화를 한 제도

운 방안 등으로 나  수 있다.

1) 기후변화 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요성과 역할

기후변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요성에 해 윤

순진(2009)은 지역단 의 생활 장과 련된다는 

과 기후변화의 향과 피해가 지역단 로 가시

화되고 있다는 을 근거로 들었다. 김 한(2011)

은 에 지 소비와 폐기물이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

이자 문제 해결의 상이며 핵심  요인인데, 이

들이 지방정부와 하다는 을 지 하 다. 즉, 

이들 문제의 해결과 련된 교통 체계의 확

충, 집약  토지 이용계획 수립, 건물에 지 효율

화, 신재생에 지 이용 확 , 자원 재활용, 교통수

요 리, 물 약 등이 지방정부의 역이다.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 에 지 리, 교통, 도시계획 분야에서 환경

인 향에 처하는 데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

다는 도 역할의 요성으로 들 수 있다. 

외국 연구도 유사한 을 제시하 는데, Corfee- 

Morlot et al.(2009)은 지역의 지리 ,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 응을 한 정책 안  

사업의 우선순 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

과 기회요인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효과 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앙부처의 경우 각기 다른 부처에서 환경, 에

지 등에 한 정책을 입안하지만 지역단 에서는 

통합 으로 근할 수 있고, 지역단 의 시범사업

을 개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 을 제시하 다.

이상훈(2005)은 지방정부가 외교 인 부담이

나 책임이 앙정부에 비해 상 으로 다는 

에서 능동 인 지방정부 간 력이나 참여가 가능

하다고 보았다. 직 으로 연 된 로그램의 

극  집행을 통해 기후변화 응이 가능하다는 것

과 연계하 다.

한면희(2010)는 지방정부의 역할로 지역 내 생

활양식 분야를 생산, 유통, 소비 등으로 나 고 감

축목표 설정 등을 제시하 으며, 응길(2010)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응 책 마련을 강조

하 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련해서는 국내 법률과 해

외 연구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먼 , 국내법인 ‘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는 앙정부로부터 임받은 사항을 지방 차원에

서 실시하는 것을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법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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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구체  책무로 첫 번째는 국가시책에 

극 력하는 것, 두 번째는 탄소 녹색성장

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

정에서 지역주민에게 교육과 홍보 강화, 네 번째

는 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의 

탄소 녹색성장을 한 활동을 장려하기 하여 정

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등이다.

Bulkeley et al.(2006)은 지방정부의 상  역

할과 련하여 크게 소비자, 공 자, 규제자, 진

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

, 소비자로서의 역할(Self-governing)은 지방정

부가 운 하는 조직  건축물에 한 에 지 효

율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의미한다. 공 자로서의 

역할(Governing Services)은 에 지원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특정 서비스의 공  조   리

역할을 지칭한다. 규제자로서의 역할(Governing 

by Authority)은 행정기 으로서의 형 인 역

할이라 할 수 있다. 공권력의 권 를 이용하여 기

후변화에 응하고 녹색성장을 한 틀을 만들어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표 인 로는 계획 

 통제자로서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

획, 폐기물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진자로서의 역

할(Governing through enabling)은 민간  비정

부조직 등을 기후변화 응정책에 참여시키고 

트 십을 형성하여 정책집행을 하는 것과 련된 

역할이다. 이를 해 경제․사회  인센티 의 제

공을 통해 극 인 참여를 유도하며, 트 십의 

형성  민 력 정책의 목표 수립, 기  지식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기후변화 응정책의 집행력 강화를 한 제도 

운  방안

고재경(2007)은 기후변화 응정책의 수행은 

기존 행정체계나 조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극

으로 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 하고, 기

후변화 응 정책을 통합 이고 체계 으로 집행

하기 한 새로운 행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 다. 구체 으로 정책 총  담부서의 설치

와 담인력의 확보가 제시되었다. 총  담부서

의 필요성은 기후변화 정책에 여러 부서가 련되

어 있으며, 동시에 목표 설정이나 정책 추진에 여

러 조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윤경  외(2010)는 외국 조직을 토 로 앙정부

의 총  담부서를 부서형태와 정책범 에 따라 

분류하 다. 총 부서의 형태로는 부서형3)과 원

회형4), 조정 상이 되는 정책범 와 련해서는 

핵심기능 주도형5)과 유 기능 통합형6)으로 나

었는데, 이를 유형화하면 <표 2>와 같다.

3) 부서형은 공무원 조직에서 일상 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각 부서에 흩어진 소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하나의 부서가 주도 으로 정책과정을 

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부서 간 갈등을 내부화하는 통합방식으로, 조정 부담을 덜고 운 상의 시 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장 이다. 반면, 통합 상 부서들의 반발이나 차 으로 복잡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4) 원회형은 련 부서장들이 참여하여 운 할 수 있고, 외부 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다양한 부서 단 로 분화된 정부 속에서 각 부서의 

정책지향과 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민주  논의와 타 을 통한 정책조정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앙정부의 녹색성장 원회는 이러한 

유형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은 원회의 권한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총 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다.

5) 핵심기능 주도형은 기후변화 응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에 지문제 심으로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책조정의 범 가 비교  소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상 으로 비용이 어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6) 유 기능 통합형은 핵심기능 외에도 여러 사안이 있다는 에 기인한다. 즉 기술개발을 한 투자, 사회 반의 의식구조나 생활양식의 변화, 

교통이나 주택과 같은 인 라의 개선,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지스트리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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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능 주도형 유관기능 통합형
부서형 국 랑스

원회형 일본 한국

자료: 윤경  외, 2010

<표 2> 총 조직 운 의 4가지 유형 

하복동(2006)은 조직구조를 그 로 둔 상태에

서 업구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다수

부서 련 정책과제(cross-cutting issues)를 약

이나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인데, 기

후변화 응에도 참조할 수 있다. 국의 경우, 공

공서비스 약(Public Service Agreements)을 통

해 20% 이상의 과제를 2개 이상의 앙정책부처

에서 공동목표(joint targets) 형태로 제시하여 제

도  경계를 월해 서로 력하고 있다. 랑스의 

경우, 재정성과 리법에 따라 로그램 산제를 

도입하면서 다수 부처 련 미션(interministerial 

missions)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조직을 인

으로 통합하지 않고 공동목표, 산공유, 성과

지표, 유인 제공 등 운  측면의 성공요인을 통

해 근하는 방향이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그동안의 기후변화 련 연구들은 기에는 기

후변화 응의 필요성에 해, 최근에는 기후변화 

응을 한 정책  방법론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토 로 정책들이 효율 으

로 집행될 수 있는 조직 운 방안에 한 것이라

는 에서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 정책 조정체계의 안을 모색한 선행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앙정부 조직의 

안에 한 것인 반면, 이 연구는 지방정부에 한 

것이라는 에서 차별 이라 할 수 있다. 정책추

진 체계로서 거버 스 형태에 한 선행연구는 주

부서를 심으로 민  거버 스 구축을 다룬 반

면, 본 연구는 정부 내 부서 간 거버 스 형태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거버 스 형태에 있어서도 

여러 부서에서 개별 으로 장하는 거버 스를 

총 하는 조직형태에 해서라는 에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수 부처 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  응

을 연구한 것과는 다르게 조직운  체계, 력기

제의 유무까지 통합 으로 고찰했다는 이 차별

이라 할 수 있다.

4. 분석 틀

기후변화 응의 통합 조정제도를 분석하기 

해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  제도주의 을 

심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 다. 우선, 제도는 역사

 맥락에 향을 받는다는 에서 종속변수로, 

한 성과에 향을 다는 에서 독립변수  특

징을 지니는 (하연섭, 2011: 27, 47, 64)을 고려

하여 이들의 계를 분석하는 데 을 두었다. 

분석의 상은 크게 환경과 맥락, 제도, 성과 등 3

가지로 구분하 다. 세부 으로 환경과 맥락에서

는 기후변화에 한 심, 외환경 등을 심으

로 설정하 다. 제도 분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김 한, 2011)를 토 로 담부서  담인력의 

유무, 담부서의 상과 통합 조정 권한, 력 조

정기제, 법령 등7)으로 세분하 다. 성과는 서울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물  가시 이거나 

언론보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하 다.

시기  출발 은 ‘기후변화에 한 UN 약’이 

체결된 1992년부터 2011년 12월 단행한 조직개편

7) 기후변화 정책에 요한 거버 스 형태에 한 역별 설문조사에서 비 있게 나왔다는 을 요하게 고려하 다. 역별 거버 스 계를 

세부 으로 보면, 내부부서 간의 력 계가 리커드 5  척도에서 4.0으로 가장 높았고, 유용도 역시 내부부서 간 거버 스의 유용도가 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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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틀

까지로 설정하 다. UN 약을 연구의 시작 으

로 잡은 것은 기후변화와 련하여 세계 최 의 

가시화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1992년은 서울시에

서 민선 시장이 출범하기 3년 으로 선 시장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고 민선 시장이 출범하면서 앙정부로부터 어

느 정도의 독립성을 표방하고 있어 지방정부로서 

서울시 제도를 분석하기에 합하다고 단하

다. 이후 서울시 제도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시장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 는데 이

러한 변천과정을 분석항목에 따라 역사 으로 분

석하 다.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Ⅲ. 서울시 통합 조정제도 분석

1. 환경과 맥락 분석

선진 국가나 선진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로 UN기후변화

약이나 교토의정서 등의 후속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하 다. 우라나라의 경우 앙정부 차원에서

는 1993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 약(UNFCCC)

을, 2002년 10월에는 교토의정서를 각각 비 하

고, 1998년 4월에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범

정부 책기구를 설치하 다. 2001년 9월에는 국무

총리훈령으로 ‘기후변화 약 책 원회 등의 구

성  운 에 한 규정’을 제정하여 범정부 책

기구를 정부부처, 산업계  문가 등으로 구성

된 기후변화 책 원회로 변경하 다. 1999년부

세 번째 순번이었다. 법 제도  기반 마련은 거버 스 역량을 묻는 질문에서 4.5로 정치  리더십(4.4)이나 직원들의 열정(4.3), 문성(3.5)보

다 높았다. 력기제의 마련 여부와 거버 스 계별 력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력기제가 있는 것이 3.8로 없는 것(3.2)보다 높았다(김

한, 2011: 135~142). 시민단체나 민간부문과의 거버 스의 경우, 이들과의 거버 스 구축의 실행주체가 련 부서라는 , 민간부문과 련 

부서 간의 거버 스를 연계하는 더 포 인 거버 스를 구축할 주체는 기후변화 담당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에서 담당부서쪽에 을 

맞추게 되었다. 앙정부와의 력 계는 제외하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앙정부 법령과 자치법규가 상하 법 체계로, 상당부분의 정책이 

앙정부가 지침 하달식의 일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선행연구에서 외국도시의 경우 60% 이상이 자발  

추진에 의해 기후변화 응을 하고 있다(김 한, 2011: 123)는 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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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후변화 약 응 종합계획을 3년 단 로 수

립하여 2008년부터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 책

(2008~2012년)이 추진 에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민선 3기까지(2006.6) 제

도상에서 기후변화와 련한 역은 비  있게 다

루어지지 않았다(임성은, 2011: 265∼267). 기후

변화 응을 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민선 4기 오

세훈 시장 취임 이후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시

기 으로 기후변화 상의 빈도와 심각성, 국제  

기류와 경향 등이 빈번해졌다고 할 수 있다. 외

으로도 제3차 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COP3)

에서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미 기

후변화에 한 응과 공조, 더불어 공통의 규제

방안을 의하고 설정하는 단계에 이르 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도 ‘C40 총회’를 

결성하 고 서울시가 회원도시로 가입하 으며 

2009년에는 C40 총회를 개최하 다.

2. 제도 분석

 

1) 담부서  담인력 유무

담부서와 담인력은 조직  측면에서 업무

수행  성과달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서울시에는 2006년까지 기후변화 업무를 담

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련되

는 여러 업무들 즉, 에 지, 기질, 교통수요 리 

업무 등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형태 으

나 그 업무의 수행목 이 ‘기후변화 응’을 표방

하지는 않았다. 

2005년 환경국 내에 지구환경 을 신설한 것이 

서울시 최 의 담부서 형태라 할 수 있으나(김

한, 2011: 85~86), 과 단  이하여서 독자  집

행기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 이다. 실질

인 담부서로는 2008년 신설된 ‘맑은환경본부’

를 지목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 지, 기질, 교

통수요 리 업무를 통합한 부서로 앞선 유형분류

에 용하면 핵심기능 형에 가깝다. 기후변화 

련 부서 간 원활한 업무 의와 정책 조정을 

해 26개 부서로 T/F 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자문

단도 구성하 다. 세부 으로는 과 단 의 에 지

정책담당 을 설치하 으며, 2009년에는 본부장

을 보좌하는 기후변화기획 을 설치하 다(김

한, 2011).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1년 12월 조직개편

에서는 ‘기후환경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후변

화’에 한 심이 조직 명칭에 반 되었다. 기획

은 2개에서 하나로 었으나, ‘녹색에 지과’를 

신설하여 기후변화 응의 직 인 요인인 에

지 수요 리와 생산을 한 역할이 강화되었다

(서울시 내부자료, <표 3>  <그림 2> 참조). 

반면, 담인력은 조직의 형성에 따라 배치되었

으나 본부장  6개 과장 원과 주요 장들은 

순환보직 행정직이며 6개월 단 의 인사주기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기후변화 응을 한 

문인력으로 2007년, C40 총회 비차원에서 문

계약직을 채용하 고 재는 인벤토리 작성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환경본부에는 서울시의 다

른 부서와 달리 기술직렬  환경, 화학, 공업직 

등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나 기후변화 업

무를 수행하거나 이 업무에 문성이 있다고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8) 즉, 행정직 공무원 심으로 

문가와 용역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을 하는 업무

8) 서울시 최OO, 김OO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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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정책과
(5팀)

녹색에너지과
(4팀)

기후대기과
(5팀)

친환경교통과
(5팀)

자원순환과
(5팀)

생활환경과
(5팀)

환경정책

환경 력

환경지원

녹색산업

환경조정평가

에 지정책

집단에 지

신재생에 지

에 지효율화

기후 기정책

기개선

기후 응사업

기후환경국제 력

기후 기정보

그린카정책

그린카보

공해사업

천연가스차량

승용차요일제

폐기물정책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

재활용 리

재활용사업

생활환경

도시청결

클린도로운

비산먼지 리

실내환경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2> 기후변화 담조직의 조직구성도(2012.6. 재)

연도 기구 변경내역 사유(명분) 비고

2006.7

맑은서울추진본부 신설

- 맑은서울총 반 내 지구환경  신설 

- 맑은서울에 지담당  등 배정

기후변화 응 

종합 책 수립
민선 4기 출범

2007.10

맑은서울추진본부에 환경국 이

- C40총회추진담당  신설

- 에 지정책담당  개칭

- 공해담당  신설

지구 온난화 등 

기후환경변화 

극 처

조직 강화

2010.9 기후 기과로 개편 민선 5기 출범

2011.12
기후환경본부로 개칭

- 녹색에 지과 신설
박원순 시장 취임

자료: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표 3>  기후변화 담조직의 변천

는 수행했지만 추진 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외부기 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탁하고 있다.

2) 담부서의 상  통합 조정 권한

‘지구환경 ’의 상은 ‘국-과- ’으로 이어지는 

서울시 조직단계  제일 작은 단 로 사실상 조

직의 편제로서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이다. 

인원도 의 경우 통상 3인에서 10인 내외로 소규

모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 담당부서의 최상  조직인 ‘기

후환경본부(구 맑은환경본부)’는 서울시 부시장 

산하의 조직체계인 실․국․본부9)  하나에 해

당한다. 서울시에서 ‘본부’는 시장의 공약사업 등 

새로운 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명으로 자리 잡

9) ‘본부’란 정부가 민간조직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제를 도입하며 함께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칙 으로 본부는 기존의 료조직인 

‘실․국-과-계’로 이어지는 경직된 구조에서 오는 단 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부서 간 정원이나 업무량 등을 본부장의 책임 

하에 탄력 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부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공직문화에서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장 진단과 비 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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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국(局)’ 조직과 

차별화한 성격도 있다.10) 본부 그 자체의 상이

나 조직 내의 주목도 한 낮지 않았던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실․국 체계보다는 안

정성이나 조직의 역사, 내부의 인식 측면에서는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11) 해당 조직의 상 못

지않게 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해당 업무가 차

지하는 요도라 할 수 있다. 민선 4기 ‘맑은환경

본부’의 주 업무는 기질 개선을 한 사업으로 

정리12)된다. 기후변화 업무는 2005년 9월 맑은환

경본부가 설립되고 ‘맑은서울에 지과’에서 담당

하는 등 주무부서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여 

다소 비 이 낮았다고 인식되고 있다.

통합 조정 권한 측면에서는 기후환경본부는 다

른 부서에 해 수평  치로 지휘 통제 권한을 

제도 으로 부여받지 않은 상태13)이며, 시장 보

고를 한 자료 취합과 이 과정에서 목표 비 달

성 여부에 한 자체 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

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종합 으로 담조직의 형성이나 업무 요도 

측면은 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일  

심을 가지고 조직체계를 정립하 으나, 시장의 

심 정도에 따라 다소 유동 으로 운 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3) 력기제 유무

(1) 필요성 

기후변화 응을 한 업무와 조직은 분야별로 

에 지 감, 신재생에 지 개발, 교통 수요 리, 

건축 등 여러 가지로 나 어진다. 조직의 업무분

장을 보더라도 여러 실국본부, 다시 개별 과별로 

산재돼 있는 형태로 <부록 표 1>과 같이 분포돼 

있다. 즉 담부서가 있더라도 다른 부서와의 

상이 수평 일 경우 부서와 부서 간, 업무 부문 간 

충돌이나 우선순 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통

합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력기제 혹은 통합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재경, 2007).

(2) 조정부서

서울시 조직체계에서 부서 간 업무 력은 련 

부서(장)끼리, 복합 이거나 요한 업무일 경우 

‘기획조정실(구 경 기획실)15)’이 담당하고 있다. 

본질 으로 기후변화 업무의 수행을 목 으로 표

방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조직에서 실질 인 조정

부서가 없다고 할 수 있다.16) 기획조정실 내부의 

과 단  조직을 분석하면, 공통 으로 기획담당 , 

10)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이 으로 추진한 ‘청계천복원사업본부’가 그 시작 이자 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후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3개의 ‘본부’를 새로이 조직하 는데, 그  하나가 ‘맑은환경본부’이다.

11) 직 본부장  인터뷰 상자의 공통 의견

12) ‘ 기질 개선’ 사업이 기후변화와 무 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아주 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기도 쉽지 않은 역이다. 반면, 맑은환경본부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환경문제에 심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 으나 취임 이후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상

 비 은 낮아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기후환경본부 김OO와의 인터뷰).

13)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기후환경본부의 기능에서 찾을 수 없다.

14) 서울시 임OO 등 인터뷰 상자의 공통 의견 

15) 조직 편제상 2003년 이  ‘기획 리실’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여 ‘기획’과 ‘ 리’를 요하게 인식하 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선 3기에는 

‘경 ’마인드를 강조하여 동일 부서를 ‘경 기획실’로 명명하 다가 2010년 조직개편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되었다. ‘조정’이라는 명칭이 반

되어 조정업무가 요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과거 기획 리실의 재사용을 피하기 한 것으로 업무 성격은 유사한 상황이다. 

16) 서울시 내부자료와 조직부서 김OO와의 인터뷰를 토 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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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 , 산담당  등으로 나 어지고,17) 이

들 조직은 자기 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련하여 

력이나 조정,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정업무를 담하는 과나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지 18)할 수 있다. 

결국 조정업무는 논리 으로 ‘부서장’의 역할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획 리실장은 1  공

무원으로 조직의 통솔범 가 넓고 각종 행사나 의

 련업무, 산하기  이사나 각종 원회의 당

연직 원 등으로 돼 회의와 업무가 많아 특

정 사안에 집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19)

(3) 서울시 녹색성장 원회 등 원회

‘녹색서울시민 원회’는 2002년 서울시 자문

원회로 구성된 후 재까지 운 되고 있다. 앙

정부 차원의 녹색성장 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행

정 원회로 련 부처의 콘트롤 타워 성격인 것과 

비교하면 그 상과 근거가 차이가 있다. 특히 참

석 상자가 부분 시민이고, 공무원의 경우도 환

경부서에 국한돼 왔다는 것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서울시 녹색성

장 원회’의 경우 그 권한을 기본방향이나 실행계

획의 심의에 한정20)함으로써 그 역할이 축소된 

경우이다. 당  앙정부에서는 콘트롤 타워 수

의 원회를 요청하 으나 서울시 검토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었다.21)

(4) 기타

통합 조정의  다른 조직은 ‘비서실’이다. 서울

시장 비서실의 경우 일정, 의 , 연설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며 정책업무에는 담 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업무조정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조직의 경우 통령 

비서실에 부문별 수석비서 을 두고 있고, 총리실

의 경우 유사 부문 간 ‘심의 ’ 체계를 조직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임

성은, 2011: 255, 267). 동경이나 뉴욕의 경우 비서

실 조직에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22)한 것과도 

비 인 성격이다. 민선 4기 이후, ‘비서실’ 조직은 

정책업무가 다소 강화되어 2~3명의 비서 을 두

었으나, 서울시 업무가 범 하고 시장의 역 사

업 주로 업무를 추진하여 기후변화에는 큰 심

을 두지 않았다(임성은, 2011: 266~267).

부시장23)이 주재하는 업무조정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기후변화 응업무가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소 으로 각각 나 어져 있다는 

17)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8) 기획담당 의 기획조정 의 경우, 각종 시장 지시사항 등을 처리하는 업무에 집 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담당 이나 산담당 의 경우 시 조직 체를 장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같은 특정 업무나 사업에 한 총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서울시 체의 조직이나 산 등 자신의 고유업무 심으로 과 내부의 이나 개인에 한 업무분장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나 담당  등 별도의 인력과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 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9) 서울시 공무원 최OO, 임OO, 김OO와의 인터뷰 종합

20) 서울시 홈페이지(기후환경본부 환경 련 원회)

21) 해당 원회를 기획조정실 산하에 두어 콘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 으나, 이 경우 환경 련 외부인사들이 환경분야뿐 

아니라 시정 체에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 공무원 내부의 우려가 제기되어 기후환경본부 산하의 단순 심의기능 주로 결정되었

다(서울시 이OO와의 인터뷰).

22) 동경도청의 경우 지사본국 산하에 정책부, 기획조정부, 외무부(국제공동사업담당) 등의 조직이 있고, 뉴욕의 경우 장기계획  지속가능국

(Office of the Long-term Planning & Sustainability)이 설치돼 있다(동경도청  뉴욕시청 홈페이지).

23) 부시장은 매주 업무 검 회의를 주재한다. 부시장은 행정의 문성을 갖추면서도 부서장인 실․국․본부장보다 상  직 이라는 에서 

상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06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3호 2012. 9

이 걸림돌이다. 이런 경우 조직의 건제순서상 행

정1부시장이 총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2부시

장 산하 부서를 행정1부시장이 총 할 실질 인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 한계로 도출된다. 

평가부서와 평가시스템24)은 ‘기후변화’ 업무에 

한 평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평가 체계의 

분류  평가담당자의 업무분장도 부서 단 로 나

뉘어져 있다. 사업 등의 경우 부서별로 자기 부서

의 고유업무를 토 로 요도나 난이도 등을 고려

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고유업무에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부서가 주 하는 업무내용이 평

가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고, 부서에 따라 포함돼 

있더라도 일 된 흐름을 따라 목표 설정이나 추진 

상황 검, 총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기후변화와 련한 내용은 물론 타 부서 업무

에 한 업무 력 여부에 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 내부자료). 

4) 법 ․제도  기반

서울시가 ‘기후변화 응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8년 9월로, 그 이  시 에서는 환경과 련하

여 민선 1기 때 제정된 환경기본조례, 환경헌장, 

서울의제 21 등이 존재(임성은, 2011: 266)하 으

나 법 ․제도  기반이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응 조례’는 응정책의 극 이고 

지속 인 추진을 한 법  기반을 마련하기 한 

것으로 앙정부에서 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 최 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김 한, 2011: 85~86). 주요 내용으로는 온

실가스 감을 목표로 기후변화 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후변화 책 원회’를 설치․운 하

는 것 등이다. 이 조례는 상 법 없이 제정 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한계도 공존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서

에 해 과업을 부과하거나 평가하는 제도  기반

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이다. 한 집행을 강하

게 견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법률  기반이 없었다는 

, 다른 유사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는 , 우리나

라 공무원 조직문화의 특성 등을 들 수 있다(하연

섭,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을 효율

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래할 수 있

는 법 ․제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2010년 7월, 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

한 ‘ 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 지 약 목표와 이행계획 

등 수립하는 근거와 함께 법에서 정한 탄소녹색

성장 추진, 탄소그린에 지 구 , 녹색성장도시

의 실 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

반면,  법률은 법 성격상 기본법으로 추진체

계, 특히 여러 부서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것들을 

통합 조정하는 체계나 권한 부여와 련한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장명  외, 2010). 결론

으로 법령상에 기후변화 련 통합 조정을 담당할 

부서의 지정이나 업무권한이 제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성과 분석

분석기간 동안 서울시 차원의 기후변화 응의 

최 의 성과는 ‘친환경 에 지 선언(2007.4)’이라

고 할 수 있다. 이후 ‘친환경 건축기 (2007.8)’, 

24) 평가담당 을 역임한 이OO, 김OO와의 인터뷰를 토 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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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환경과 맥락 제도 성과

주요 내용

응 인지 미흡

료제 조직(종 )

담부서 미설치

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법률 제정

정책, 계획 마련

C40 총회 개최, 

국제 이미지 제고

세

부

분

석

담부서  

담인력 유무

조직  인력이 없으면 업무 

추진이 어려움

기후환경본부 출범

일반 공무원 주로 배치
기후환경본부 심의 집 화

담부서 상  

통합조정 권한

환경 련 부서는 권한이 

약하고, 시장의 심이 음

본부(실국과 동일 벨)

통합조정 권한 부재
타 부서에 한 조정권 약함

력기제
통 으로 수직  계층제는 

강하나 수평  조정제는 약함

기조실, 시장실 등이 있으나 

특정화, 구체화 안 됨
조정성과 약함

법령 집행의 기반역할 수행
기후변화 조례 제정

녹색성장기본법상 조례 제정

구속력, 선언  규정에 따른 

구체  성과 약함

<표 4> 기후변화 조직제도 분석 종합

‘기후변화 기  조성계획(2007.8)’ 등이 수립되었

고 ‘서울형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2009)’으

로 이어졌다. 마스터 랜에는 기후변화의 주요요

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 등이 

으로 수록돼 있다(김운수, 2011). 이 계획을 수

립하기 이 에도 교통수요 리나 에 지 감 등

의 개별  시책 차원에서는 업무가 추진되었으나 

기후변화 응이라는 틀로 종합 인 계획 수립이

나 목표 설정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제도의 부족, 특히 기후변화 담부서의 부재가 

성과에도 향을 주었다고 단할 수 있다.

외 인 성과로는 2009년 ‘C40 기후변화 정상회

의'를 개최하고,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낸 것을 들 

수 있다(김운수, 2011). 국제사회에서 의장 도시로

서 기후변화에 극 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정

상회의와 학술 컨퍼런스의 결과물을 서울시 정책으

로 반 하기 한 노력도 극 으로 시도하 다. 

종합 으로 기후변화와 련하여 달라진 환경

에 극 으로 응하여 담 조직을 새로이 신설

함으로써 성과에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이 에는 기후변화와 련한 정책이나 계

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체계

화된 기후변화 응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분화된 업

무분장과 조직체계 속에서 통합된 계획 혹은 목표

를 하나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제출한 

내용을 취합하여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수 25)이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는 담조직인 기후환경

본부의 상과 업무 역 등이 향을 미쳤다고 분

석할 수 있다. 결국, 조직제도의 미흡함이 성과의 

미흡에 향(하연섭, 2011)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분석의 종합  정책  시사

기후변화 응을 서울시의 통합 조정제도에 

해 신제도주의  으로 분석하 다. ‘기후변화’

와 련한 주변 환경은 서울시의 응체계 수립에 

자극을 주어, 담부서를 새로 만들어 계획 수립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반면, 과거로부터 이어오

는 상명하복과 부서 칸막이 행정 등은 통합 조정

제도에도 향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도

25) 서울시 김OO, 이OO와의 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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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하면 <표 4>와 같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정책  시사 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업무수행의 추진을 한 인력 확보  역

량 강화를 해서는 담부서  담인력의 역할

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담부서가 

설치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능이 강화되었으

나 선진도시에 비하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담부서 강화 방안으로 기후환경본부에 기후변화 

련 정책과 사업을 집 하는 랑스형 조직을 검

토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기후환경본부를 

극 활용하여 련되는 업무들의 조정력을 강화하

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그러나,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방 한 역

을 한 개 본부에 이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다는 지 이 있으므로26)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력 조정기제의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 아울러 

문인력의 보강 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

이다.

두 번째로는 통합조정 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담부서의 상 강화가 필요하다. 재 기

후환경본부의 상은 다른 부서(실․국․본부)와 

동일한 수평  구조이므로, 직제규정 등에 조정권

한이나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방안27)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기후변화본부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방안(empowerment)을 제시하면 가능하다

는 의견28)도 있으나, 서울시장이 연속성을 지니

지 않고 주기 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바 다는 것

은  다른 문제를 래할 수 있어 시스템 이고 

안정 인 방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러 부서에 걸친 다양한 업무 구조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력 조정기

제 개선이다. 기획조정실이나 시장 비서실29), 녹

색성장 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시장은 조직을 표하고, 여러 부서에 한 지휘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비서실은 수시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는 에서 강력한 조정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장 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조

직과 인력을 구성할 때 정무직과 일반직 공무원 

 어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 인가 하는 

쟁 도 발생30)할 수 있고, 시장에 따라 비서실 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 제도 으로 보

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녹색성장 원회 등 

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은 앙정부 차원에서 

원회의 실효성과 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사 에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네 번째는 통합 조정의 추진 근거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한 법 ․제도  기반 강화의 필요이

다. 우선, 기후변화 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26) 기존의 건축, 교통업무 등에서 기후변화 련 업무를 떼내어 분리하기도 어렵지만, 건축이나 교통 등의 고유분야 업무와 기후변화 련 업무 

간의 조정이나 통합 역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험이 있으며, 실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실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서울시 최OO와의 인터뷰).

27) C40 도시  응답 도시의 69%인 18개 도시가 정부 내 부서 간 력이 원활하다고 답하 고, 나머지 도시 8개는 보통이라고 답하 다. 체

으로 외국 도시들은 부서 간 업무 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 한, 2011: 119~120). 부서 간 업무 력을 

한 공식 인 내부 조정 기제가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해서는 85%의 도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력 기제의 형태로는 68%가 ‘기후변

화 특별 ’을 운 하고 있다고 하 고, 기존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응답이 18.2% 다. 

28) 임OO 본부장, 김OO 과장 등 다수의 인터뷰 상자가 제시한 방안이다.

29) 뉴욕시의 경우 운  부시장(Deputy Mayor for Operations) 산하에 ‘Office of Environmental Coordination'을 두고 연  부서로 ‘Office of 

Environmental Redeminati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등을 조직하고 있다(뉴욕시 홈페이지).

30) 정무인력은 시장 선출제도와 련하여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정무 인력과의 조화와 집행부서와의 상 등을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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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에 해 과업을 부과하거나 평가하는 제

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집행을 강하

게 견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 집행을 

효율 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서울시 차원에서는 반 으로 기후변화 응 

필요성에 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이를 바탕

으로 조직 신설과 정비, 응 정책이 마련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환경 으로 UN기후변화 약이나 

교토의정서 등 국제기구의 활동이 자극을 주었다

고 할 수 있고, 서울시장의 심사가 담부서를 

설치하는 데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성과에도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친환경 에 지 선언이나 건축기  마련은 

물론 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랜 수립 등으로 이

어졌다. 한, C40 기후변화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여 국제  이미지 제고에

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환경이 제도에 향을 다는 에서 민

선 4기 이  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시장

의 심이나 조직의 필요가 향을  것으로 

단된다. 제도  측면에서 통합 조정기제가 취약한 

것은 그동안 행정제도가 유지해 온 수직  계층제 

심의 제도와 조직문화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형성과 운 은 성과에도 향

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탄소 도시 리를 한 

통합 조정체계가 미흡하고, 이를 통한 성과 도출

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이다.

부문 간의 목표 설정이나 정책 조정  집행력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 인 성과 도

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서는 제도  측

면에서 제기된 몇 가지 미비 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담부서  담인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담부서의 상 강화, 법령 등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 주요도시와 비

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련 조직 

간 횡  연계와 력 조정기제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서는 기후환경본부의 강

화, 기획조정실 는 시장 비서실의 조직기능 강

화, 녹색성장 원회의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한 응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극 인 력과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 진 바 있다. 이러한 민 력 거버

스 모델은 민간이 공공을 참여시켜 끌고 갈 수 

없다는 에서 으로 공공부문이 맡을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에서도 각기 다른 부문별, 즉 교통

이나 건축 등의 민  거버 스를 해서는 각 부

서의 역량과 참여가 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공공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각 

부서 간의 조와 일 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공공부

문에서 이런 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기

후변화 문제에 한 긴박성과 요도를 조직 체

가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와 련이 있다. 조직 

체가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담당부서나 

조직의 리더가 요도를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한 다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문제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처가 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기후

변화 응을 선도하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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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과제 세부사업 담당부서

가정부문

건물효율 향상

신축, 효율1등 녹색에 지과

건축기획과*

주택정책과*

임 주택공 과*

한옥문화과*

주거환경과*

기존, 단열 강화

에 지진단  설비 개선

약기기 보

스마트계량기 보 녹색에 지과

환경정책과

기후 기과

기 력차단기 보
LED 조명기구 보

소득층 기기구 교체지원

생활양식 개선
냉난방 온도 조 녹색에 지과

환경정책과조명 고효율 교체와 이기

상업부문
건물효율 향상

신축, 효율1등 녹색에 지과

건축기획과*기존, 단열 강화

에 지진단  설비 개선
도시디자인과*

옥외 고물 정비
LED 조명 교체 녹색에 지과

환경정책과생활양식 개선 냉난방 온도 조

수송부문

수요 리

승용차 통행량 감축
교통정책과*

버스 앙차로
공 자 거 보행자 거과*
주차장 주차 리과*

효율개선

경차 보 (보 률 제고)

친환경교통과*
하이 리드차 보

기차 보
연료 지차 보

운 습  개선 공회  제한

공공부문

건물성능 향상 기존, 단열 강화 건축기획과*

수요 리
계 형 복장 권장

녹색에 지과
인센티  력수요 리
가로등  보행등 격등 도로 리과*

효율개선
LED 신호등 도입

도시디자인과*LED 가로등 도입
LED 실내조명

에 지공   

신재생에 지 

부문

고효율에 지 공 집단에 지 공

녹색에 지과

신재생에 지 공

연료 지, 지열 냉난방 
태양 , 태양열, 풍력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하수열  하천수열

성형탄
자원회수시설
제도  규제

녹색에 지과

건축기획과*
기술발

보  등 추가노력

도시계획,

도시 리
친환경 도시 리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계획과*

도시 리과*

하수 하수 거 개량 이상기후 비
물 리정책과*

하수 리과*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 담당부서가 기후환경본부가 아닌 다른 실국본부에 소속된 곳을 표시함

<부록 표 1> 서울시 기후변화 응 정책․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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